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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은 제국 일본의 세력권이었던  

지역 내부에서 다방향의 인구이동을 야기했다. 약 900만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출신지를 향해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러한 귀환( )1)의 움직임은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교수). 역사사회학, 일본지역학 전공.

1) 누군가를 출신지(국)로 돌려보내는 행위를 뜻하는 repatriation을 번역한 것으로 이산

( )했던 한인 디아스포라(diaspora)가 해방 직후 한반도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특

수한 역사적 맥락 아래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일본에서는 repatriation에 대응하

여 인양( /ひきあげ/히키아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제국 일본의 세력권 내에 있던 일본인들이 일본 본토로 돌아오는 과정을 말하며, 군

인·군무원의 인양의 경우, 복원(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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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인구이동이 아니라 제국 일본의 붕괴 이후 동아시아 지역이 재편되고 

신질서가 성립되는 과정과 깊게 관련된 것이었다.2) 일본은 제국에서 하나의 

국민국가로 축소되었고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에는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국가 수립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중국대륙과 대만 또한 주도권을 

두고 내전을 벌였다. 그리고 이처럼 귀환이라는 인구이동은 동아시아지역에서 

1940년대 후반 새롭게 국민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과 맞물리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국가의 구성원, 즉, 국민의 경계를 재규정하

는 과정 중 하나라는 의미도 지녔다.

그리고 1940년대 후반 동아시아지역에서 귀환 흐름의 중심은 일본이었다.  

군인·군무원과 민간인을 합친 재외( )일본인 약 625만 명이 일본으로 돌

아왔고 반대로 일본에서는 조선인, 대만인 등 외국인, 약 170만 명이 모국으로 

돌아갔다. 즉, 제국 일본의 패망에 따라 일어난 인구이동의 흐름 중 90퍼센트 

이상이 일본을 매개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그만큼 귀환은 전후( ) 일본의 

구성원을 경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바꾸어 말하자면 귀환은 국민국가

로 재탄생한 전후 일본이 포섭해야 할 대상과 배제해야 할 대상을 각각 영토 

안과 밖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귀환이라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본인의 경계를 규정하였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하여 패전 직후  

일본의 해항( )검역에 주목한다. 기본적으로 검역은 국제적인 이동의 자

유와 국민국가 영토 내부의 건강 유지를 조정하기 위한 공간적 예방  조치로 

질병이 발생한 장소를 특정하여 그 장소 또는 그 장소에서 이동해 온 것에 

대한 장벽을 만듦으로써 장벽 내부에서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 이다.3)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해항검역은 인구이동과 무역활동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졌던 20세기 전반까지의 동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해항검역은 전염병 유행지와 경유지의 선박들을 집중 검역함으로써 전염

를 제외하고는 귀환이라는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2) (2019) ｢ の に けて｣ 

 ー の   , p.8.

3) (2002) ｢ の ー 々の と ｣    192, 

pp.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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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유입을 우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제1차 방역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4)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질병, 많은 경우, 전염병의 유입 

을 막기 위해 장벽을 만드는 논리와 과정이 결코 과학적 지식에만 근거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의미에서 정치성을 띤다는 것이다. 즉, 검역은 국민국가가 

영토 내부에 머물러도 되는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이며 

검역의 기준과 방법은 국민국가가 구성원의 경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 논리

를 반영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전 직후 일본은 귀환이라는 거대한 

인구이동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렸으며, 이 흐름은 전후 일본이 일본인의 경계를 

재규정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하였다. 그리고 귀환항( )5)을 중심으로 

한 해항검역은 이러한 재규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패전 직후 일본의 

귀환항을 중심으로 해항검역의 실상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귀환, 검역 그리고 바다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한 교통의 발전은 유럽을 중심으로 1차 세계화를 견인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큰 규모로 

상품, 사람의 국제이동이 시작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통의 발전에 힘입은 

국제이동, 그중에서도 사람의 이동과 함께 질병의 이동 또한 활발해졌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19세기 유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전염병인 콜레라는 과거 인도 

북동부지역의 풍토병이었으나 영국의 식민지배에 수반된 인구이동을 통해 영

국으로 건너왔다. 1830년대 영국에 처음으로 등장한 콜레라는 이후 급속하게 

발달하던 철도망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그리고 교통혁명의 세계화는 

4) 신규환(2020) ｢ 과 아시아: 1919-20년 과 의 콜레라 ｣  

  24, p.212. 

5) 1945년 11월부터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지정한 귀환 업무를 전담하는 항구이다. 구체적

으로는 이 글의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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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전염병의 세계화와 표리관계 6)에 있었던 만큼 대륙과 대륙, 국가와 

국가를 잇는 해륙( ) 교통망이 촘촘해 질수록 전염병 또한 빠르고 강하게 

퍼져나갔다.

한편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은 이에 대한 대처 또한 국제적 협력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합의의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1851년 시작

된 국제위생회의(International Sanitary Conference)로, 전염병에 대한 국제

적인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의하고 무엇보다 검역의 의미,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표준화를 추구했다. 그런데 이렇게 검역의 국제

적 협력 방안이 모색되는 과정을 이끈 것은 당시 국제무역을 주도하던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바다와의 관계 때문이다. 당시 

전염병이 유럽으로 유입하는 주요 통로는 바다였다. 따라서 해항검역의 필요성 

또한 강하게 제기되었는데 영국은 전염병의 원인을 도시의 불결함에서 찾는 

장기설( )을 바탕으로 해항검역보다 도시 위생 강화를 주장했다. 이는 

바다를 통하여 패권을 이룬 영국의 경우 해항검역 강화가 자국의 국제정치,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다와의 관계는 근대 이후 각 국가가 검역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대량의 상품과 사람이 바다를 통해 이동함에 따라 이와 함께 

이동하는 전염병 또한 해항검역을 통해 막을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정치경제적

으로 바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해항검역을 어떻게 얼마나 엄격하

게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였다. 해항검역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넓은 의미의 

자유 무역을 제한하게 되고 반대로 완화하면 바다를 통해 유입하는 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해항검역의 논리, 방법, 정도에는 국가전략과 

정체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는 메이지유신( ) 이후 일본

도 마찬가지였다. 섬나라라는 지리적, 환경적 특성에 더해 근대국가로서의 자리

매김을 확고히 하고자 했던 일본에게 해항검역은 국가적 과제 중 하나였다. 

일본에서 근대 해항검역의 시작은 1879년 해항 호열자병 전염 예방규칙(

)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불평등조약 아래에

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은 불평등

6) 이영석(2020) ｢19세기 후반 전염병과 국제공조의 탄생｣  역사비평  131,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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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개정과 함께 기존의 각종 해항검역 관련 규칙들을 종합한 1899년 해항검

역법( )이 시행되면서 부터이다. 전전( ) 일본의 해항검역의 근

간이 된 해항검역법은 총 15조로 일본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검역을 의무화

한 것으로, 검역이 이루어지는 항구와 대상 선박, 전염병은 내무대신(

)7)이 정한다. 흥미로운 점은 제정 당시 해항검역법은 해외 항구에서 출발한 

선박뿐만이 아니라 이미 식민지화 한 대만으로부터 입항한 선박도 동일하게 

검역 대상으로 지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한일병합 등을 거치며 제국 

일본의 세력권이 점차 커지고 세력권 내의 상품, 사람의 이동이 늘어나자 일본과 

조선, 대만, 만주 사이의 해항검역은 실시하되 전염병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항외( ) 정박 없이 입항 후 검역을 하고 선박 내 검사는 생략하여 간소하게 

이루어졌다.8) 즉, 전전( ) 일본의 해항검역은 제국으로서의 물리적, 정치적 

경계를 고려한 것이었으며 일본과 식민지의 경계는 포섭과 배제 사이에서 애매

모호한 것이었다.  

그리고 물론 이와 같은 해항검역의 논리는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면서 실효성과 의미를 잃게 된다. 제국에서 하나의 국민국가

로 축소된 일본은 새로운 해항검역의 방법과 의미를 모색해야 했는데 이 과정

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던 것이 귀환이라는 특수한 인구이동이었다. 앞 

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본은 패전 직후 재외일본인이 돌아오고 재일( )

외국인은 돌아가는 귀환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 일본을 둘러싼 귀환은 단시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가깝게는 동북아 멀게는 남태평양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거의 모든 귀환자가 바다를 

통해 이동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패전 직후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귀환이라는 인구이동은 전염병의 공포와 직면한 가운데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전쟁으로 악화된 일본 국내의 위생 및 영양 상태 속에서 

특히 귀환선이 출발, 도착하는 귀환항은 전염병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공간

이 되었고 그만큼 해항검역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7) 전전 일본의 행정기구인 내무성( )의 장관. 지방행정·재정, 경찰, 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8) (1968) ｢ ｣    14-1,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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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 할 측면은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은 단순히 전염병의 유입,  

확산을 저지하는 의미만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패전 직후 일본의 

해항검역은 일본으로 돌아오는 재외일본인과 일본을 떠나는 재일외국인 모두

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운용 과정은 이 두 집단의 경계를 새롭게 만들어 

누가 일본에 속하고 누가 속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실천의 하나 이기도 했

다.9) 물론 국민국가로 축소한 일본이 포섭과 배제의 대상을 구분한 논리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기존연구가 존재한다.10) 다만 귀환 및 해항검역

과 연계하여 이러한 시각에서 이루어진 기존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거의 

유일하게 들 수 있는 것이 야마모토 메유( めゆ)의 연구인데 이 연구는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이 지니는 정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크지만,11) 젠더(gender) 요인에 국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

에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제국 일본의 패망 결과  

나타난 귀환이라는 인구이동의 흐름에 대해서 개괄하고 이 특수한 흐름에 직면

하여 이루어진 일본의 해항검역 전개 과정을 전후 일본의 새로운 구성원 규정이

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패전 직후 귀환을 둘러싼 해항검역의 실상과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전후 일본인의 경계가 재규정되는 가장 초기 국면을 구체

적이고도 역동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는 작업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9) めゆ(2019) ｢ の ー  と のジェンダー ｣ 

 ー の   

, p.175

10) 대표적으로 오구마 에이지( )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오구마 에이지는 전전과 

전후에 걸친 일본의 국민, 민족 인식을 역사사회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전 다민족 국가에서 전후 단일민족국가로의 변화를 관련 담론 및 정책 검토를 통해 

그 특징과 원인 구조를 살펴보았으며,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1995) 

 の ─｢ ｣の の   ; (1998)  ｢ ｣

の ─ アイヌ から まで  . 한편,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설정하여 이루어진 연구도 다수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최은주의 연구는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에 걸쳐 발간된 사진

집을 고찰 대상으로 하였다.(최은주(2014) ｢전후일본의 전쟁을 둘러싼 ‘국민적 기

억’: 1950년대말−60년의 역사 사진집에 주목하여｣   61, pp.137-155.)

11) めゆ , pp.17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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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국의 붕괴와 귀환

1. 재외일본인의 귀환

패전 직후 제국 일본 세력권 내의 일본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관련 통계마다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1940년대 

초반 일본 본토의 인구통계 또한 교란이 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다양한 통계자료를 종합했을 때, 패전 직후 재외일본인

의 수는 최소 660만 명 이상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이 중 군인·군무원이 

310만 명, 민간인이 350만 명 정도였다. 660만 재외일본인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만주, 대만, 중국대륙, 조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사할린, 인도

차이나반도, 미크로네시아지역 등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이 중 만주, 

대만, 조선의 경우 민간인의 비중이 높았으나 기타 지역에서는 군인·군무원이 

대부분이었다.12) 

1945년 8월 중 일본이 내세운 재외일본인의 귀환 방침은 군인·군무원의  

즉시 귀환과 민간인의 현지 정착이었다. 군인·군무원의 경우 포츠담선언에 

명시된 무장해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일본으로 이동시키는 반면, 민간

인의 경우는 귀환선 부족, 일본 국내의 주택 및 식량사정 악화를 이유로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에 머무르도록 한 것이다. 패전 당시 재외일본인의 

수는 일본 본토 인구의 10퍼센트에 육박하는 규모였고 일본정부 입장에서 이러

한 대규모의 인구가 돌아올 경우 일본사회에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

적 영향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우려가 있었다.13) 물론 이러한 방침을 

내세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재외일본인의 현지 체류 상황이 크게 나쁘지 

12) 민간인 비중이 높은 지역에는 일종의 식민지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다만, 이동훈의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각 지역 별로 역사적 배경에 따라 독자성이 뚜렷했고(이동훈

(2020) ｢ 재조일본인 사회의 형성과 연구 논점에 관한 시론( )｣    83, 

p.80), 이러한 독자성은 귀환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 비교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13) (2012) ｢ の と ー のなかの

｣  の と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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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다만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1945년 9월부터 만주지역 치안과 체류 일본

인의 상황이 매우 안 좋으므로 조속한 귀환을 요청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

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국내 혼란을 이유로 대대적인 방침 전환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이후 귀환사업의 주도권은 연합국최고사령부(SCAP/GHQ)로 넘어

가게 되었다. 

1945년 10월 이후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재외일본인의 귀환을 위한 체제 정 

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민간인의 현지 정착이라는 

방침을 고수하지 않게 된 것이다. 특히 미국이 불안정한 중국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민간인 또한 조기 귀환의 대상으로 자리

매김한다.14) 물론 이미 패전 직후부터 일본정부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지리적으

로 인접한 조선으로부터의 민간인 귀환은 비공식적으로 이뤄졌으나, 연합국최

고사령부가 귀환사업을 주도하면서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민간인 귀환도 계획

적,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정부에게 귀

환사업을 실제 운용할 책임 부처를 정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후생성( )15)

에 담당 부서를 설치, 관련 업무를 일괄 처리하게 되었다.

연합국최고사령부가 계획·관리, 후생성이 실행하는 체계가 갖춰진 후 가장  

먼저 <표 1>과 같이 일본 전국에 10개 귀환항이 지정되었고 여기에 지방인양원

호국( )(이 중 3개는 출장소)을 설치하였다. 

<표 1> 1945년 11월 24일 지정된 귀환항 

지방인양원호국

우라가( ) 마이즈루( ) 구레( ) 시모노세키( )

하카타( ) 사세보( ) 가고시마( )

지방인양원호국 출장소

요코하마( ) 센자키( ) 모지( )

14) , pp.32-39.

15) 1938년 내무성의 위생국과 사회국이 분리되어 설치되었다. 의료, 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001년에 노동성( )과 통합하여 오늘날 후생노동성( )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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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일본인은 귀환항을 통해 귀환하기 시작했고 지방인양원호국이 그 과정 

에서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해항검역도 

그중 하나이다. 이후 실제 귀환의 흐름을 반영하여 새롭게 지방인양원호국이 

설치되는 귀환항이 생기는 반면, 그 기능을 잃는 곳도 있었다.16) 그리고 각 

귀환항은 지리적, 기능적 요인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일본인 귀환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일본인이 귀환한 하카타( )와 사세보(

)는 둘 다 규슈( ) 북서부지역에 위치하지만, 하카타는 지리적 가까운 

조선으로부터의 귀환을 중심으로 운용된 반면, 사세보는 대규모 군항으로서의 

특징을 살려 만주, 중국대륙 남부, 대만, 미크로네시아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으

로부터의 귀환을 모두 담당하였다. 한편, 마이즈루( ) 등 동해와 면하고 위

도가 높은 지역의 귀환항은 사할린으로부터의 일본인 귀환에 이용되었다.

그런데 재외일본인의 귀환에는 큰 물리적 장애물이 존재했다. 바로 귀환선의  

부족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당초 재외일본인의 귀환에 일본 선박만을 이용

하도록 하였다. 미국 선박의 공여라는 선택지도 있었으나 미군 병사들의 귀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되지 않았다. 그리고 물론 초기에는 재외일본

인 중 민간인의 귀환에 대한 정확한 방침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원래 보유하던 

선박으로 군인·군무원부터 귀환토록 하였다. 그러나 패전국 일본에 남아 있는 

온전한 선박은 매우 적었고 결과적으로 귀환사업의 진행 속도 또한 지지부진했

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46년부터인데 미군 병사들의 귀환

이 마무리되면서 선박 공여가 가능해져 재외일본인의 귀환에도 투입되었기 때

문이었다. 그리고 군인·군무원, 민간인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재외일본인 모두 

귀환하는 방향으로 기본방침이 굳어짐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귀환자 수송이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귀환한 재외일본인은 패전 후 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약 625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대부분은 1947년 이전에 돌아왔다. 전체 귀환자 

중 만주 및 중국대륙에서 귀환한 비중이 44.7%에 이르고 그 다음을 조선 

14.6%, 대만 7.6%가 잇는다.17)  

16) 각 지방인양원호국의 연혁, 특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50 (1997)  50   ぎょうせい, pp.144 

-158.

17) , pp.72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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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일외국인의 귀환

제국 일본의 패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에 건너와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에  

의한 귀환 흐름도 만들어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편의상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며 일본 체류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이 다양하

다는 것이다. 재외일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45년 8월 15일 당시 일본에 

체류하던 외국인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 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했을 때 약 230만 명 정도의 재일외국인이 있었다고 추측되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것은 조선인으로 약 200만 명이다. 조선인의 일본 유입은 

1910년 한일병합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1920년대까지는 돈벌

이를 위한 노동이주,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강제동원에 의한 이동이 대규

모로 일어났다. 조선인 이외에는 식민지였던 대만 출신자가 비슷한 배경으로 

일본에 체류 중이었고 강제동원 된 중국인도 있었으며 이들이 바로 귀환 대상이

었다. 한편, 류큐인( ) , 즉, 오키나와( ) 출신자도 외국인으로 분류

되어 귀환해야 했는데 이는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통치하게 된 결과였다.

약 230만 명의 재일외국인 중 귀환길에 오른 것은 약 74퍼센트에 해당하는  

170만 명 정도였다. 그리고 이 중 조선인의 귀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80퍼센트

를 넘어 패전 직후 재일외국인 귀환 흐름의 중심을 이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1945년 이전에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국 

측은 재외일본인, 그 중에서도 군인·군무원의 귀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

였다. 반면에 재일외국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일본이 패전하였기 때문에 패전 직후 재일외국인의 귀환과 잔류를 둘러싸고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다.18)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공식적인 방침이 

부재한 가운데 일본정부는 독자적인 지침을 내놓기도 했는데 가장 빠르게는 

18) 일본 패전 직후 재일외국인의 귀환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얼마나 혼란스럽

고 무질서하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희생된 것은 피식민자였던 재일

외국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우키시마마루( ) 사건이다. 이 사건 자

체와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김용안(2017) ｢ 계간 삼천리  

연구: ｢우키시마마루호 폭침  기사를 중심으로｣    72,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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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9월 1일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는 귀환하고 일반 재일한인은 대기하

라는 통달( )을 내렸다.19) 이는 강제동원 노무자가 계속해서 체류하는 것과 

많은 일반 조선인이 급속도로 귀환을 시도하는 것 모두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현실과 괴리된 것이었다. 재일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인은 강제동원 여부를 떠나 하루 빨리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특히 1945년 9월 중순 대한해협을 잇는 선박20)

이 운항을 재개하면서 이들의 귀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운항이 재개된 

선박은 기본적으로 강제동원 노무자의 귀환을 위한 것이었으나 일반 재일한인

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 항구로 몰려들었다. 물론 대부

분은 연락선을 탈 수 없었고 밀항의 형태로 대한해협을 건너 귀환하는 조선인

들이 속출했다. 밀항을 통한 귀환자 수는 통계에 잡히지 않아 얼마나 되었는지

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이후 재일외국인의 관련 통계가 정비되어 역산한 

결과를 놓고 보면 적지 않은 규모였음은 확실하다. 

한편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재일외국인의 귀환 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지령을  

내린 것은 1945년 11월이 되어서였다. 비( )일본인의 일본으로부터의 귀환

(Repatriation of Non-Japanese from Japan)이라는 제목의 이 지령은 재일

외국인의 귀환을 지연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표 2>와 같이 

4개의 항구를 지정하여 각각 특정 지역으로의 귀환을 담당하도록 하였다.21) 

가장 수가 많은 조선인의 경우 일본 국내에서의 이동 또한 규슈 북부지역, 간사

이( )지역, 기타 지역으로 나눠 순서를 통제하였고 일본정부로 하여금 이들

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교통편을 마련토록 하였다.

19) ‧ ‧ (1945) ｢ ノ

ニ スル ｣  (アジア センター ), pp.2-8.

20) 전전 사용되던 부산-시모노세키( ), 부산-하카타( ) 항로를 사용하였다.

21) 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2015) SCAPIN-224: Repatriation of Non 

-Japanese from Japan 1945/11/01  https://dl.ndl.go.jp/info:ndljp/pid/9885 288 

(검색일: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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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재일외국인 대상 주요 귀환항

(1945년 11월 1일 지정)

항구 주요 귀환 대상

센자키( ) 조선인

하카타( ) 조선인, 중국인(북부지역 출신)

가고시마( ) 중국인(중부지역 출신)

구레( )(위 세 항의 보조항) 조선인, 중국인(북부 및 중부지역 출신)

이후 1945년 11월 말이 되면 앞 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외일본인의  

귀환을 위한 귀환항 및 지방인양원호국 지정이 이뤄지고 재일외국인의 귀환도 

이 체제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표 2>의 4개 항이 여전히 재일외국인 귀환의 

중심으로 기능하였고 이 외에 마이즈루로부터 조선 북부지역, 가고시마(

)로부터 오키나와로의 귀환도 이루어졌다. 재일외국인의 귀환은 매우 신속

하게 진행되었는데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조선인 강제동원 노무자

의 경우 대부분이 1945년 말까지 귀환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1946년 들어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에 잔류하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귀환 희망 여부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1946년 3월 등록된 재일외국인의 수와 

1947년 5월 일본정부가 외국인등록령22)을 시행하면서 집계한 재일외국인의 

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는 1946년 3월 이전에 이미 대다수의 재일외국인이 

귀환을 마쳤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공식적인 귀환 방침이 

가동되기 전에 비공식적인 형태로 많은 재일외국인이 모국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22) 1947년 5월 2일 공포 및 시행되었다. 이 등록령에 따라 대만인(일부)과 조선인은 당분

간 외국인으로 간주되었으며 1952년 4월 28일 외국인등록법이 시행될 때까지 재일외

국인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외국인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했지만 기본적으로 식

민지 출신자에 대한 통제 관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김광열(2006) ｢1940년대 일

본의 조선인에 대한 규제정책｣ 김광열·박진우 외  패전 전후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  제이앤씨,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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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항검역과 일본인의 경계

1. 해항검역의 개요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의 패전 직후부터 해항검역에 관심을 보였다. 1945 

년 9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부는 공중 위생 대책에 관한 건(Public Health 

Measures)이라는 지령에서 전반적인 검역 강화와 더불어 미 해군과 협력하여 

귀환 국면의 검역을 철저히 하도록 했고 그 결과 후생성 위생국 아래에 임시방역

과가 설치되었다.23) 임시방역과는 기존에 군과 타 부처(운수성( 24))) 

소관이었던 검역 관련 시설과 인력을 이관 받거나 차용하여 해항검역에 임했으

며 1945년 10월에는 임시방역국으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같은 달 연합국최고

사령부는 최초로 해항검역만을 대상으로 한 지령을 내렸다. 귀환 시 상륙 및 

항만 위생에 대한 의학, 위생학적 처치에 관한 건(Medical and Sanitary 

Procedures for Debarkation and Port Sanitation in Repatriation)이라는 

제목의 이 지령에서는 귀환항에서 전염병 및 이(lice) 보유 여부 검사와 격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25) 이를 바탕으로 후생성은 해항검역실시요강(

)을 만들어 1945년 11월말부터 실제 귀환 업무를 실행하던 지방인양

원호국에 하달했다. 

이렇게 패전 직후 일본에서는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 체계를 갖춰져 갔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해항검역보다 검역 대상이 방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인 해항검역은 이른바 검역전염병(콜레라, 페스트, 천연두, 발진티푸스, 

황열병)을 대상으로 하지만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에는 이와 더불어 법정전염병

23) 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2015) SCAPIN-248: Public Health Measures 

1945/09/22  https://dl.ndl.go.jp/info:ndljp/pid/9885110 (검색일: 2021.01.25.) 

24) 1945년 설치되었다. 철도성이 전신이며 이 외에 체신성( ), 내무성 등의 관련 

업무를 일부 이관 받아 육해공 교통 행정을 담당하였다. 2001년 건설성( ) 등과 

통합하여 국토교통성( )이 되었다.

25) 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2015) SCAPIN-167: Medical ans Sanitary 

Procedures for Debarkation and Port Sanitation in Repatriation 1945/10/20  

https://dl.ndl.go.jp/info:ndljp/pid/9885231 (검색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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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이질,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일본뇌

염) 뿐만 아니라 결핵, 한센병, 탄저병도 대상이 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성병 

등 특수 질환이 추가되었다. 그만큼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은 중요시되었고 

전방위적으로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인양원호원( )26) 검역국이 출

판한  인양검역사( ) 27)의 서문을 보면 해항검역은 국민 보건, 바

꾸어 말하자면, 국민 생활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인식되었으

며28)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쟁으로 인해 주거,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태의 일본 국내에 전염병이 대유행 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 

을까. 우선 재외일본인이 귀환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귀환선이 일본에 입항하

면 먼저 검역정박지에서 승선검역을 실시하였다. 승선검역에서는 선박보건상

태신고서(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확인, 출발지의 전염병 유행 상황 

청취, 전염병 환자·의심환자 유무 조사, 선내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입항시켜 승선자가 상륙하였다. 상륙한 승선자는 세관검사와 

휴대품에 대한 DDT살포를 거친 후 검진소에서 다시 한 번 정밀검사를 하였다. 

정밀검사 결과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입욕, 예방접종 후 검진을 마쳤다. 검진을 마친 귀환자는 수용소에서 1~2 

박 후 최종 목적지로 떠났다. 한편, 승선검역에서 전염병 환자·의심 환자가 

발견되면 병원선에 격리 수용되었으며 나머지 승선자도 잠복기 동안 해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재일외국인이 일본을 떠나 귀환하는 경우에는 승선 전 수용

소에서 검사 후 전염병 환자·의심환자는 육상 격리시설에서 머물도록 하였으

며 1946년 3월부터는 재외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DDT살포가 이루어

졌다.

26) 1946년 3월 13일 후생성의 외청( )으로 설치되었다. 기존의 지방인양원호국을 포

함하고 후생성 내 귀환 업무 담당 부서를 합쳐서 만들어졌다. 1948년 5월 31일에 인양

원호청으로 승격.

27) 총 3권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1947년 10월에 출판된 제1권을 참고

한다(제2권은 1948년, 제3권은 1952년 출판).

28) (1947)  [ 1 ]  , , p.0(はしがき).



패전 직후 일본의 해항검역과 귀환 ·········································································· 최민경 · · 137

그리고  인양검역사 에 따르면 1946년 12월 31일까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선박, 귀환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29)

<표 3> 귀환항에서의 해항검역 대상 수

(1946년 12월 31일까지)

입항 출항

귀환선 귀환자 귀환선 귀환자

3,619척 10,936,695톤 4,662,597명 1,068척 1,711,382톤 794,380명

이 통계에는 공식적인 귀환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귀환, 예를 들어 대한해협을  

밀항하는 흐름은 포함되지 않으며 1945년 말부터 1946년 초에 걸쳐 해항검역 

체계가 확립되기 이전의 귀환 흐름 또한 누락되어 있다. 그 결과 특히 패전 

직후부터 비공식적 루트를 통한 귀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재일외국인의 경우, 

전체 귀환자 수와 해항검역을 거친 귀환자 수에 차이가 크다.

해항검역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전염병 환자를 가려내는 세균검사 

였다. 특히 콜레라를 대상으로 한 세균검사 수는 다른 전염병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했으며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30) 콜레라가 귀환 국면

의 해항검역에서 중심이 된 이유는 재외일본인의 귀환지 중 콜레라가 풍토병이

거나 대규모 유행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항구를 중심으로 확산되기가 쉬웠기 때문

이었다. 게다가 콜레라의 경우, 천연두나 발진티푸스와 달리 1941년부터 1945

년까지 일본 국내에 발생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귀환이라는 인구이동에 의해 

유입되었다는 인식이 다른 전염병보다 훨씬 강했고 결과적으로 귀환 국면 해항

검역에서 가장 중요시 된 것이다. 실제 해상에서 대기하는 사례와 사망자 수, 

백신 접종 건수도 콜레라가 가장 많았다. 

  

29) , p.2.

30) , p.86.



138     日本研究 第87

2. 해항검역 속의 포섭과 배제: 콜레라검역을 중심으로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전 직후 귀환 국면에서 일본의 해항검역은  

콜레라를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이 절에서는 콜레

라검역을 중심으로 해항검역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일본인의 경계 구성 과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에서 특히 콜레라가 중요했던 시기는 

1946년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이며 1947년 이후의 귀환에서도 간헐적으로 환

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대규모 유행은 없었다. 

재외일본인과 재일외국인의 쌍방향적 귀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귀환항에 처 

음으로 콜레라 환자가 승선한 귀환선이 입항한 것은 1946년 4월 5일이었다. 

이 귀환선은 3월 29일 중국을 출발하였는데 항해 중 콜레라가 발병, 전염되어 

결과적으로 환자 21명(이 중, 3명은 사망), 의심환자 20명을 태운 상태로 우라

가항( )에 입항하였다. 1946년 봄은 재외일본인의 대규모 귀환이 본격적

으로 진행된 시기로 이후에도 중국 광둥( ), 베트남 하이퐁( ) 등에서 

출발한 귀환선에서 콜레라 환자가 속출하였다. 첫 콜레라 환자 발생으로부터 

2개월 동안 해상 격리된 선박은 20척이었으며 해상 격리 중 사망한 사람의 

수는 141명에 다다랐다.31) 

우라가항 다음으로 콜레라 환자를 태운 귀환선이 입항한 것은 사세보항이었 

다. 1946년 5월 4일 방콕을 출발하여 5월 17일 도착한 귀환선에서 환자가 

발생한 것인데, 이후 상하이( ), 후루다오( ), 인천, 부산에서 출발한 

귀환선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고 해상 격리되는 선박과 귀환자는 크게 

증가하여 한 때 약 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해상에 머물렀다.32) 하카타항은 

우라가항 다음으로 많은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곳이었다. 첫 환자는 1946년 

6월 3일 상하이로부터 귀환한 군인이 상륙 후 발병하였으며 1946년 10월 24일 

입항한 귀환선에서 마지막 콜레라 환자가 확진될 때까지 29척의 귀환선에서 

총 131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65명은 사망하였다.33) 

31) , p.96.

32) , p.103.

33) ,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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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1946년 4월부터 10월까지 주요 귀환항 5곳, 즉, 우라가, 사세보,  

하카타, 마이즈루, 센자키에서는 1,190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들 

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시행된 콜레라균 검사 건수는 230만 건 이상이었다.34) 

특히, 상륙 후 발병을 하면 수용소에서의 밀집된 생활과 선박의 소독 지연으로 

인해 크게 확산될 우려가 컸기 때문에 항해 중 상황을 파악하여 선내 검사를 

철저히 하는데 주력하였다. 콜레라항으로 지정된 위 5곳의 귀환항에는 콜레라

대책본부가 마련되어 임시직원도 추가로 채용하였다. 의료진의 경우, 도쿄대

( ), 교토대( ), 게이오( ), 규슈대( ) 등 일본 유수의 

대학과 국립병원 소속의 의사와 수련의가 각 귀환항에 투입되었다. 

이처럼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에서는 콜레라 유입을 막기 위하여 패전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어 선제적으로 매우 많은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그만큼 일본 국내로의 콜레라 유입을 치열하게 

경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귀환하는 재외일본인은 제국 패망 후 국민국가

로 재구성되는 일본이 포섭해야만 하는 존재였다. 물론 패전 직후 일본정부는 

국내사회의 혼란을 우려하여 재외일본인의 현지 정착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지

만 귀환사업의 주도권이 연합국최고사령부로 넘어가고 재외일본인의 전원 귀

국으로 방침이 바뀌면서 재외일본인을 포함하여 새롭게 일본인의 경계가 만들

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포섭할 재외일본인은 가능한 일본 국내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로 귀환할 필요가 있었고, 철저한 해항검역은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였다. 

한편,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은 일본을 떠나 모국으로 돌아가는 재일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이뤄졌다. 재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항검역은 크게 두 가지 이유

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귀환선 승선을 기다리며 머무르는 동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다. 수용소 등을 포함하는 귀환항의 육상구역은 재외일본인의 경우 

해상검역을 마치고 콜레라 비감염자만 거치게 된다. 그러나 재일외국인의 경우 

콜레라균 보유자라도 일단은 귀환항으로의 유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자를 격리하지 않으면 재외일본인의 해

상검역 결과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둘째, 재일외국인이 승선하는 

34) ,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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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선이 다시 재외일본인을 싣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귀환

선 자체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재일외국인에 대한 세균검사가 필수 불가결했

으며 이는 재외일본인이 귀환 항해 중 추가 감염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었다. 

이처럼 당초 재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항검역은 재외일본인의 귀환에 부 

수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재일외국인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떠나는 사람들이

었고 이들에 의한 검역은 제한된 시공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포섭 대상인 재외일

본인의 귀환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46년 5월 7일 일본정부에게 내린 지령, 귀환(Repatriation)  속에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을 떠나는 재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역 과정은 일

부 생략 가능하다고 하였다.35) 그런데 일단 귀환한 재일외국인이 재도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둘러싼 해항검역의 의미도 변화하기 시작한

다. 재도일은 특히 조선인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해방된 한반도로 돌아간 재일

조선인이 마주한 것은 사회 전반의 혼란과 생계의 어려움이었다. 물론 패전국 

일본의 상황 또한 좋지 않았지만 과거 일본에서 일을 해 본 경험, 인적네트워크

의 존재, 인접한 지리적 조건은 다시 한반도를 떠나는 결심을 하는데 충분한 

배경이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흐름이 1945년 말부터 이미 나타났고 초기에는 적극 

적인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1946년 봄 콜레라 확산 국면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재일외국인, 특히 조선인, 대만인 등 식민지 출신자의 법적

지위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혼란스러운 상태가 이어졌고 이들의 일본국적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초 재도일을 규제

할 근거는 없었다. 그런데 이 시기 한반도 남부에서도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과 

더불어 콜레라가 유입, 크게 확산되면서36) 모국으로 귀환한 비일본인의 일본

으로의 재입국은 돌연 금지되었다. 즉, 조선인의 재도일은 콜레라 확산과 더불

35) 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2015) SCAPIN-927: Repatriation 1946/ 

05/07  https://dl.ndl.go.jp/info:ndljp/pid/9886009 (검색일: 2021.01.25.) 

36) 한반도에서 콜레라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1946년 5월 1일로 중국 광둥에서 재중한

인을 싣고 부산에 온 귀환선에서였다. 이후 한 달 연 동안 300명에 육박하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고 사망률은 4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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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불법적인 밀항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합국최고사령부과 

일본정부에게 밀항자는 콜레라균을 가지고 와 일본 영토의 안전을 침범할 수 

있는  존재로서 강력한 단속 대상이 되었고37) 단속된 밀항자에 대한 해항검역

은 이들을 배제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38) 

흥미로운 사실은 밀항자에 대한 해항검역을 귀환항에서 담당했다는 것으로  

귀환항은 재외일본인의 귀환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외부의 불안전 요소들의 

유입을 막고 돌려보내는 제방 역할 을 하였다.39) 이러한 귀환항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인양검역사 에도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조선인 밀항자는 무

지자( )가 많고 위생사상이 약할 뿐만 아니라 검역규칙에 따르지 않는  

존재로 묘사된다.40) 이들은 일본 국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간주되어 송환( )이라는 수단을 통해 물리적으로 배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이처럼 콜레라를 중심으로 한 해항검역과 맞물려 이루어

진 밀항자 단속, 송환 강화는 기존에 애매하게 남아있던 식민지 출신자의 법적지

위를 점차 명확하게 바꾸어 가는 과정 중 하나였다. 귀환항이라는 공간을 중심으

로 해항검역이라는 절차를 거쳐 재일외국인의 재도일이 불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및 외국인등록법41)을 거치며 조선인을 중

심으로 한 식민지 출신자가 일본인의 경계 외부에 재배치되는 움직임의 시작이

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7) 조경희(2017) ｢불안정한 영토 밖의 일상: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제주인들의 일본 

밀항｣ 권혁태·이정은·조경희 엮음  주권의 야만: 밀항, 수용소, 재일조선인  한울아

카데미, p.130. 

38) 콜레라 검사 결과, 밀항자의 경우 재외일본인과 달리 증상이 발현된 환자보다 무증상 

보균자가 더 많았다. 바꾸어 말하자면 검사를 거치지 않으면 콜레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인데 이러한 무증상 보균자를 포함하여 밀항자 중 콜레라 환자 

발생 수가 집계, 활용되었다( , pp.109-110). 

39) 조경희 앞의 논문, p.130. 

40) , p.105.

41)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에 맞춰 발효되었다. 이 법이 발효되면서 

외국인등록령에서 당분간, 간주되던 식민지 출신자의 외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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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며

제국의 붕괴와 더불어 일본은 다민족 제국에서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민국 

가로 구성원의 경계에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귀환 

국면에서 재외일본인의 포섭과 재일외국인의 배제로 나타나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그다지 주목받지 않았던 해항검역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재외일본인의 귀환은 전염병, 그 중에서도 콜레라 유입에 대한 강한 경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전후 일본사회가 포섭할, 해야만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동원하여 일본 국내에 문제를 일으키지도 부담

을 주지도 않는 형태로 영토 내부에 들어오도록 했다. 반면, 재일외국인의 경우, 

당초 재외일본인의 귀환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항검역이 

이루어졌으나 조선인을 중심으로 재도일이 증가하면서 콜레라 유입을 막는다

는 과학적 근거에 힘입어 철저한 배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밀항자에 대한 해항검역은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던 식민지 출신자의 법적

지위를 일본인의 경계 밖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패전 직후 일본의 귀환항에서 이루어진 해항검역은 특히 

제국에서 국민국가로의 구조적 재편 국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검역이 

지니는 정치성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검역이 새로

운 국가가 혼돈, 타자성(otherness), 질병이라는 공포와 싸우기 위하여 사용한 

가장 상징적인 수단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42) 제국 일본에서 국민국가 일본

으로 변화하는 시기는 검역이 지니는 정치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국면

이기 때문이다. 특히 귀환항이라는 제한된 시공간에서 이뤄진 검역은 우리의 

포섭과 그들의 배제가 동시에 대규모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했다. 

본 연구는 각 귀환항이 지니는 특징, 콜레라 이외의 전염병에 대한 검역 과정 

등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의 전체상을 보다 뚜렷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섬세한 

분석들은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며 앞으로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이와 

42) Seidelman, R.D.(2012) Conflicts of Quarantine: The Case of Jewish Immigrants 

to the Jewish Stat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2),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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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 속 사람의 모습, 즉, 해항검역 종사자와 대상자에 

대한 미시적 고찰 또한 추후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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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敗戦直後日本における海港検疫と帰還

崔 瑉 耿

では、これまであまり されてこなかった を じて、 の

( ) において、 の が しく されていく を した。

1945 8 15 、 の とともに、 は から で される

へと の に な を せざるを なかった。こうした は

で の と の といった で するが、その

となった は だった。 の 、 の は 、そのなか

でもコレラの に した い の 、 められたことがわかった。しかし、 ら

はあくまで の として の だったため、GHQ/SCAPと

は くの を し、 を させない で の へ させた。

で、 に する の 、 、 らの が の

へ とならないことを に に われた。ところが、 を に

が するとともに、コレラの を ぐという｢ ｣に けを て、

な が まった。そして、このように まった を とした に

する は、 な だった の を の の に

づける の まりだった。 で した 、 の で われ

た は、 に から への という の に をあて

たという から、 のもつ を らかに える の つとして をも

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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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itime Quarantine and Repatriation Immediately after 

the Defeat of Japan

Choi Minkyung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by which the boundaries of Japanese were 

newly defined in the repatriation phase immediately after the defeat of Japan 

through the maritime quarantine, which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so far. 

On August 15, 1945, with the collapse of the empire, Japan was forced to 

undergo a drastic change in the boundaries of its members from a multi-ethnic 

empire to a monoethnic nation-state. This change surfaced in the process of 

repatriation in the form of inclusion of Japanese overseas and exclusion of 

foreigners living in Japan, and the repatriation port was the center of this chang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epatriation of Japanese 

overseas was carried out under strong caution against infectious diseases, 

especially the influx of cholera. However, because they were the subject of 

inclusion, GHQ/SCAP and Japanese government mobilized many resources to 

place them inside the territory in a way that did not disrupt Japa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foreign residents in Japan, maritime quarantine was initially 

carried out in a limited manner with the aim that their existence would not be 

an obstacle to the repatriation process of Japanese overseas. However, as the 

number of returnees to Japan increased, especially among Koreans, the 

thorough exclusion began with the support of the scientific basis  to prevent 

the influx of cholera. And this maritime quarantine against stowaways centered 

on the repatriation ports was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of positioning 

colonials, whose the legal status was still vague, outside the boundaries of the 

Japanese. The maritime quarantine conducted at Japan's repatriation port 

immediately after the defeat examined in this study is one of the cases that 

clearly shows the political nature of quarantine by focusing on the structural 

change from the empire to the nation-state.


